
인권�침해의�현장,� 메이지� 산업유산의�강제노동�역사를�제대로�기록하라

일본�정부는�국제사회를�향한�약속을�지켜라

지난� 7월� 7일� 프랑스� 파리에서� 열린� 유네스코� 세계유산위원회� 제47회� 총회에서는� ‘메이지� 일본의� 산

업혁명� 유산� 제철·철강,� 조선,� 석탄산업’(이하� 메이지� 산업유산)과� 관련하여� 세계유산위원회� 결정의� 이

행� 상황에� 대한� 평가� 안건의� 정식� 채택� 여부가� 논의되었다.� 논의� 끝에� 이루어진� 투표� 결과(일본의� 수

정안에� 대한� 찬성� 7,� 반대� 3,� 기권� 8,� 무효� 3)� 이� 사안은� 세계유산위원회가� 아니라� 양자� 차원에서� 논

의되어야�할� 문제라는�일본의�주장이�받아들여졌다.

유네스코� 세계유산은� 인류가� 공유해야� 할� ‘탁월한� 보편적� 가치’를� 지닌� 유산으로� 인권과� 평화를� 상징

하는� 현장이어야� 한다.� 그러나� 메이지� 산업유산에서� 강제노동을� 은폐하려는� 일본� 정부의� 이러한� 행태

는� 평화와� 인권을� 존중하고� 보편적� 정신의� 함양을� 지향하는� 유네스코� 정신에� 정면으로� 반하는� 것이다.�

우리는� 일본� 정부의� 끊임없는� 강제노동� 은폐� 시도를� 규탄하며,� 일본� 정부가� 메이지� 산업유산에� 강제노

동의�역사를�제대로�기록할�것을� 강력히�촉구한다.

메이지� 산업유산� 시설� 가운데� 미쓰비시� 다카시마·하시마(군함도)� 탄광,� 일본제철� 야하타제철소,� 미쓰비

시� 나가사키조선소,� 미쓰이� 미이케� 탄광� 등은� 제2차� 세계대전� 당시� 조선인과� 중국인,� 연합군� 포로들이�

강제노동을� 당한� 인권� 침해의� 현장들이다.� 일본� 정부는� 2015년� 세계유산� 등록� 당시에� 조선인� 강제노

동을�비롯한�메이지�산업유산의� ‘전체�역사’를� 설명하겠다고�국제사회에�분명히�약속했다.�

그러나� 일본� 정부는�도쿄에�있는� 산업유산정보센터의�전시를�통해� 강제노동의�진실을� 감추며�국제사회

를� 향한� 약속을� 지키지� 않았다.� 일본의� 식민지배와� 침략전쟁으로� 메이지� 산업유산에서� 강제노동을� 당

한� 피해자는�한국과�중국뿐만�아니라�아시아�전체,� 호주,� 네덜란드,� 미국� 등� 전� 세계에�걸쳐� 있다.

이� 문제는� 결코� 끝난� 것이� 아니다.� 한국� 정부는�앞으로도�일본� 정부가�메이지�산업유산에�조선인� 강제

노동의� 역사를� 제대로� 기록하도록� 외교적� 노력을� 다해야� 할� 것이다.� 피해자의� 인권과� 역사� 정의� 실현

을� 위한� 원칙은� 타협의� 대상이� 되어서는� 안� 된다는� 점을� 명심하고� 일본� 정부와� 국제사회를� 향해� 정정

당당하게�외교를�펼쳐나가야�할� 것이다.

‘망각의� 반대말은� 기억이� 아니라� 정의다.’� 우리가� 강제동원� 피해자의� 목소리를� 기록하고� 기억하는� 것은�

평화와� 인권을� 존중하고� 정의를� 실현하려는� 유네스코의� 정신과� 맞닿아� 있다.� 우리는� 메이지� 산업유산

이�인권� 침해의�현장이�아니라�인권과� 평화를�상징하는�세계유산으로�거듭나도록�세계시민들과�연대하

여�계속해서�노력해�나갈�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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